
 OPEN ACCESS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의 이메일 기록관리 실태와 
정책 수요 분석

An Analysis of Email Records Management Practices and 
Policy Demands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김 예 린(Yerin Kim)*

< 목  차 >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설계와 방법

Ⅳ. 연구 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요  약 : 전자기록 중심의 행정환경 속에서 이메일은 공공기관의 주요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핵심 수단이지만 상당수 

기관은 여전히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고 이원화된 시스템과 관리 기준 부재로 향후 제도 도입 시 혼선이 우려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일반 공무원 306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기록관리 실태와 정책 수요를 분석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 설계와 가이드라인 마련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메일 사용 현황, 

보관․삭제․백업 방식, 기록물 인식과 교육 필요성, 관리 책임과 접근 권한, 제도 도입 필요성, 우려사항 및 기대효과, 

실행을 위한 필요 요소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메일의 기록물적 가치와 법적 근거에 대한 인식 편차가 

크고 관리 절차의 표준화와 기술적 지원이 미흡하며, 제도 도입에 대한 수용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제도 도입 인식보다 다소 높았으나 긍정적 인식이 우세하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전반적으로 기술적 개선과 

제도적 보완에 대한 요구가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메일의 기록물 인식 제고와 체계적 교육, 표준화된 관리 절차와 

기술적 지원 강화, 단계적 도입과 수용성 확보 전략을 제언하였다. 이러한 제언은 지방정부의 이메일 기록관리 제도 설계 

시 실무자의 인식과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정책․기술적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공공기관 전자기록 관리 체계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이메일 기록관리, 공공기록물, 지방정부, 정책 수요, 제도 설계

ABSTRACT : In an administrative environment increasingly focused on electronic records, email has become 

a key medium for essential public sector procedures. However, many organizations still lack systematic 

management, and in local governments, dual systems and the absence of standardized procedures may 

cause confusion in future national implementation. This study surveyed general public officials in 17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to examine email usage, storage and deletion practices, perceptions 

of email as records, training needs, management responsibilities, and attitudes toward system implementation. 

Results show wide variation in perceptions of the archival value and legal basis of email, insufficient 

standardization and technical support, and low acceptance of system implementation. While training needs 

were more positively recognized than system adoption, neither was dominant, and demand for both technic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was evident. The study proposes enhancing awareness through training, 

establishing standardized procedures with technical support, and phased implementation to improve 

acceptance, thereby contributing to the advancement of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in public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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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자기록 중심의 행정환경이 정착됨에 따라 이메일은 보고, 승인, 협조, 의사결정 등 공공기관

의 주요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메일이 비정형 전자기록의 

대표적인 형태이자 가장 보편적인 업무 커뮤니케이션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기관에서는 

여전히 개별 사용자의 보관 또는 단순 백업 수준에 머물러 있어 행정정보의 단절, 기록 자원의 

소실, 책임 소재 불명확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Zwarich, 

2014; Johnston et al., 2022).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메일 기록관리를 직접 규정한 실무 지침이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국가기

록원이 비정형 전자기록 관리체계 정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특히 지방정부를 포함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는 온메일과 공직자통합메일 등 이원화된 

시스템이 병행되고 있으며, 업무 특성에 따른 기록관리 절차와 보존 기준도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기관 및 사용자 간 관리 방식의 편차를 초래하고, 향후 국가 차원의 이메일 

기록관리 제도 도입 시 실무적 혼선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 설계와 제도 정착에 앞서 이메일 사용자의 이용 및 관리 현황과 인식 

수준을 파악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이메일의 최일선 사용자라 할 수 있는 공공

기관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기록으로서의 이메일을 어떻게 인식하고 관리

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국내 이메일 기록관리 관련 선행연구 중 이메일 사용자 또는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방법

을 활용한 연구를 검토하였다. 국내 이메일 기록관리 연구는 2004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어 이후 

설문이나 면담을 통해 실태를 조사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배민정(2006)은 중앙행정기관 기록관리 담당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메일 활용 실태와 인식을 

조사하여 법․제도 정비와 자동화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같은 해 송지현(2006)은 

주요 행정 부처 및 위원회 소속 기록연구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기관별 이메일 관리 정책 

부재와 교육 부족 문제를 확인하고 실무 적용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보미(2017)는 부산광역시 소재 공공기관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문과 면담을 실시하여 업무․개인 

이메일 구분, 첨부파일 관리 기준, 자동 삭제․처분 절차 마련 등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대학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이루어졌다. 박유진(2019)은 교수․직원․조교 등 대학 구성원의 

이메일 기록관리 실태와 인식을 분석해 공식 정책 부재와 체계 미흡을 지적하였으며, 김애영(2019)

은 대학 그룹웨어 이메일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면담을 진행해 전자문서시스템과의 연계 관리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상기 연구들의 주요 설문문항과 결과를 정리한 표는 <표 1>과 같다.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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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의 기록물 인식, 관리 방식, 제도․정책 필요성을 설문 항목으로 다루었다. 설문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으로 다양했다. 결과적으로 이메일은 중요한 업무수단으로 

인식되었지만 기관 차원의 제도적 기반과 교육․지원은 미흡하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구분 설문 대상 주요 설문 문항 주요 결과

배민정

(2006)

중앙행정기관 

기록관리 담당자, 공무원

∙이메일 활용 실태

∙기록물 인식․ 제도 필요성

∙자동화 시스템 도입

∙기록관리 체계 부재

∙제도 정비 필요

∙자동화 시스템 필요성 인식

송지현

(2006)

행정 부처 및 

위원회 기록연구사

∙정책 여부

∙관리 방식

∙교육 필요성

∙제도 개선 의견

∙정책 부재․교육 부족 확인

∙정책 기반 마련 필요

∙교육 강화 요구

이보미

(2017)
부산 공공기관 공직자

∙업무/개인 이메일 구분

∙첨부파일 관리

∙자동 삭제 절차

∙기록물 인식

∙이메일을 기록물로 다수 인식 

∙관리 절차 마련 필요

∙제도․시스템 개선 요구

박유진

(2019)

D대학

교수․직원․조교

∙사용 현황

∙보관․백업

∙기록물 인식

∙책임 주체

∙이메일은 필수 수단

∙백업․장기 보존 미흡

∙개인 책임 인식 높음

∙제도 마련 필요

김애영

(2019)

H대학

교수․직원․조교

∙이용 현황

∙기록물 인식

∙제도 필요성

∙교육 필요성

∙기록물 유용성 인식 높음

∙제도 필요성 보통

∙교육 필요성 낮음

∙규정 마련 요구

<표 1> 선행연구 주요 설문문항 및 결과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개별 기관에 한정되어 조사가 이루어진 점을 보완하고자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최근 이메일 

환경 변화와 기록관리 제도 개편을 반영한 최신 실증자료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나아가 기록관리 전문요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의 인식과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현실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이메일 기록의 개념 및 특성 

이메일은 조직의 공식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성․수신될 경우 공공기록물로 간주해야 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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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여러 연구에서 강조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배민정(2006)은 이메

일을 단순한 통신수단이 아닌 기록의 한 형태로 정의하면서 송수신자, 날짜, 제목, 본문, 첨부파일

과 같은 메타데이터가 함께 보존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국제 표준 ISO 15489 및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의 기록관리 법령에서는 이메일을 물리적 형태와 무관하게 기록물 범주에 포함

하고 다른 문서와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모든 이메일이 기록물에 해당

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적․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공식 이메일만을 기록으로 

인정하고 개인적․사적인 이메일이나 단기 참고용 메시지는 기록관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이 제시된다.

이메일이 기록으로서 가지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메일은 신속성, 작성 용이성, 자동 메타데이터 생성, 다수 동시 전송 등에서 현대 행정과 

조직 업무의 필수 소통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업무 절차의 승인, 보고, 정책 결정 등 중요한 증거를 

담고 있으며, 업무 수행 과정을 재현할 수 있는 정보 자원이라는 점에서 높은 기록 가치를 가진다

(송지현, 2006). 

둘째, 이메일은 업무 기록물과 비기록물이 혼재되어 있으며 회신(reply), 전달(forward), 참조

(CC/BCC) 등 고유 기능과 대화형 구조(thread)로 인해 맥락 보존을 위한 연계 관리가 요구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모든 이메일을 일괄 보존하거나 폐기하기보다 업무 관련성이 있는 메시지를 

선별하여 적시에 기록관리시스템에 획득(capture)하는 것이 필요하다(안덕원, 2008).

셋째, 디지털 특성상 조작과 삭제가 용이해 진본성․무결성이 훼손될 위험이 크며 체계적인 관리 

부재 시 증거력 역시 저하된다. 특히 기관 차원의 기록관리시스템(RMS)과 연계되지 않거나 정책이 

부재할 경우 이메일의 보존 여부가 개별 사용자 판단에 좌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이보미, 2017).

넷째, 해외에서는 이메일을 법률로써 공공기록물로 규정하고 보존기간․폐기 절차를 명문화하

며, 컴플라이언스와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측면에서도 핵심 증거자료로 활용한다. 보존대상 

선별 방식에는 내용 기반 평가 외에도 미국 NARA의 ‘캡스톤 접근법’처럼 직위 기반 자동 선별 

방식이 존재한다(김언희, 2010; 정민지, 2015).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아카이빙 솔루션, 자동 분류․중복제거, 보존기간 자동 

부여, 첨부파일 연계 저장 등 기술적․시스템적 기능이 지원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조직의 중요한 이메일이 누락 없이 확보될 수 있다(위성현, 2012).

2. 국내외 이메일 기록관리 정책 및 환경

가. 해외 이메일 기록관리 정책

이메일은 오늘날 공공부문에서 의사결정과 행정 처리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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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각국은 이메일을 공식 기록물로 간주하고 다양한 법적․정책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은 관련 법률을 통해 이메일의 기록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

하고, 실무 지침과 기술 시스템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구축해왔다.

먼저 미국은 ｢Federal Records Act｣ 및 ｢Presidential Records Act｣를 통해 이메일을 연방 

기록물로 명시하고 있으며,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은 ‘Capstone’ 접근법을 통해 사용자 계

정 단위의 자동 분류 체계를 도입하였다. NARA Bulletin 2013-02는 이메일을 공식 기록으로 

간주하는 조건을 구체화하고, GRS(General Records Schedule)와 연계하여 고위직 계정은 영구 

보존, 일반직 계정은 일정 기준에 따라 폐기 가능하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이메일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 책임을 사용자와 기록관리자 간에 분담하는 체계를 확립하였다

(United States, 2013; 2014; 2016).

캐나다는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t｣를 통해 모든 공적 기록의 보존․폐기 기준

을 정하고, Directive on Service and Digital 및 Email Management for Employees 등 지침을 

통해 이메일을 ‘업무 가치’ 여부에 따라 선별 관리하도록 규정한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이메일은 디지털 정보로 간주되며, 조직적 가치가 있을 경우 지정된 저장소로 이관해야 한다. 대부

분의 이메일은 ‘transitory’로 분류되어 삭제가 가능하나, 이메일은 Crown의 자산이며 각 직원의 

책임 하에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Canada, 2020; 2024; n.d.).

영국은 ｢Public Records Act 1958｣을 통해 이메일을 공공기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립기록보존소(TNA)는 ‘Managing Emails’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평가․선별 

기준을 제공한다. 이메일은 기록으로서의 가치에 따라 ‘keep’ 또는 ‘delete’ 판단을 내려야 하며, 

수신자 또는 발신자가 책임을 지고 기록 시스템에 저장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United 

Kindom, 1958; 2022).

호주는 ｢Archives Act 1983｣에 따라 이메일을 ‘Commonwealth records’로 분류하며, 국립보

존기록관(NAA)은 ‘Managing Email’ 지침을 통해 NAP(Normal Administrative Practice) 정책 

하에서 기록 가치가 낮은 이메일의 자율 삭제를 허용한다. 중요한 이메일은 EDRMS(Electronic 

Document and Records Management System) 등 적절한 시스템에 저장해야 하며, 기관별 Records 

Authority에 따라 보존 기간이 설정된다(Australia, 1983; n.d.)

<표 2>는 각국의 이메일 기록관리 정책을 비교․정리한 것이다. 모든 국가는 공통적으로 이메

일의 기록성 여부를 평가 기준으로 삼되, 미국과 캐나다는 중앙 차원의 표준과 책임 분담 구조를 

강조하는 반면, 영국과 호주는 사용자의 자율성과 개별 판단을 중시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를 통해 

이메일 기록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법․제도 기반과 함께 조직 내 명확한 역할 분담,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기술 인프라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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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주체 NARA NRCan, LAC TNA NAA

이메일 정의
전자기록의 일부로, 공식 기

록이 될 수 있음
업무 수행 도구이자 기록

업무 도구이며 동시에 공식 

기록

전자 메시지는 기록으로 간

주됨

시스템 조건
Capstone 모델 기반, 자동화 

분류 시스템 활용

GCdocs 등 중앙 시스템 통

한 관리
ERMS 기준 기반

전자 메시지 관리 시스템 

활용

분류 방식
업무 유형 기반 분류, 종이 

기록과 동일 기준 적용
업무 주제 기반 분류 업무 체계 기반 분류 업무 기능 기반 구조화 분류

책임 분담
사용자, 관리자, 기록담당자 

간 책임 분담

일반 직원․기록 관리자․

정보팀 공동 책임

기술 담당자와 정책 수립자 

역할 구분

시스템 설정을 통한 책임 

자동 할당

보존/삭제 

기준
가치에 따라 보존/삭제 결정 장기 보존 vs 일시 기록 구분

기록 시스템 사용 여부 기준 

보존 결정

법적․행정 기준 따라 자동 

구분․관리

법적 연계성
연방기록법(FRA), 대통령

기록법(PRA) 등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t
FOI, DPA 등과 연계

Archives Act 1983 등 국가

법령 기반

실무 가이드 

유무

Capstone 설명자료 및 실무 

지침 제공

GCdocs 사용지침 및 이메일 

예시 포함

영국 정부 공무원용 기본 가

이드 존재

‘Managing Email’ 가이드, 

교육자료 존재

<표 2> 해외 이메일 기록관리 정책

나. 국내 이메일 기록관리 정책 환경

우리나라의 경우 이메일에 대한 명확한 관리 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현재 국가기록원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에 대응하여 기존 기록관리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발표된 ｢2021~2025 국가기록관리 기본계획(안)｣에서는 ‘디지털 환경의 기록관리체계 

재설계’를 4대 전략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하위 과제로 비정형 기록물 관리체계의 정립을 명시

하였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추진 실적과 계획에서도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속기록, SNS 

등 비정형 전자기록 관리체계 확립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었으며, 2025년에는 기존 문서 중심 체계

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록물의 생산부터 보존까지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하는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기록관리시스템(ISMP) 구축이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다.더불어 공공기록물의 전자

적 생산․관리 원칙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과 데이터형 기록물, 웹기록물 등 비정형 기록물 관리 

절차를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이 2025년 하반기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세부 지침과 

표준 등 후속 조치가 순차적으로 마련될 계획이다(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20; 2024).

한편, 현재 대한민국 공공부문의 이메일 환경은 온메일(On-Mail)과 공직자통합메일(Integrated 

Government Employee Email Service)의 이원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온메일은 범정부 행정 

협업체계의 일환으로 구축된 폐쇄형 내부 전용 이메일 시스템으로, 행정망 환경에서만 접속이 

가능하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운영․관리한다. 주로 기관 내부 보고, 협조, 결재 등 공식 행정 

절차에 활용되며 조직․인사정보 자동 연계, 중요 첨부파일 암호화, 일부 기록관리시스템과의 연

계 기능을 갖추고 있다. 높은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해 송․수신 내용과 첨부파일에 일정 수준의 

제약이 있는데 기본 용량은 2GB(최대 5GB), 메일은 30개월, 대용량 첨부파일은 15일간 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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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2025).

공직자통합메일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약 96만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인터넷 기반 보안메일 서비스로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가 총괄하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시스템을 운영한다.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메일 송․수신, 대용량 파일 첨부․저장, 조직도 

기반 주소록, 모바일 앱 연계 기능을 지원하며, 정책브리핑 기능을 통해 국정비전과 정책현안을 

공유한다. 보안 기능으로는 스팸․악성코드 차단, 해킹메일 방어, 모바일 OTP, 첨부파일 보안조치 

등이 포함된다(문화체육관광부, 2023).

두 시스템은 모두 공공기관의 공식 업무용 이메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온메일은 내부 행정 전용

의 폐쇄형 시스템으로 보안성과 기록관리 연계성이 강점인 반면, 공직자통합메일은 대외 소통 중심의 

개방형 시스템으로 범기관적 업무 협력과 정보전달 기능이 강조된다. 따라서 향후 이메일 기록관리 

정책 수립 시에는 두 시스템의 운영 특성과 역할 차이를 반영한 차별적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Ⅲ. 연구설계와 방법

본 연구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메일 기록관리 실태와 제도 

인식․수요를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 기관들은 보안성과 효율성을 위해 내부용 온메일과 대외용 공직

자통합메일을 병행 사용하며 두 시스템은 용도․접근 방식․기록관리 연계성에서 차이가 있다. 

설문 문항은 이메일 기록관리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주요 항목을 검토하여 보완․재구성하였다. 

먼저 이메일 사용 및 관리 방식과 관련된 문항은 업무․개인 이메일 구분, 첨부파일 관리, 자동 

삭제 절차 등을 포함한 이보미(2017)와 김애영(2019)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이메일을 기록물로 

인식하는 태도와 관리 필요성에 관한 문항은 배민정(2006)과 박유진(2018)의 연구를 근거로 하

였다. 기관 차원의 제도 운영 여부와 정책적 필요성에 관한 문항은 송지현(2006)의 연구와 캐나다 

정부의 이메일 관리 정책을 분석한 Zwarich(2014)를 반영하였다. 최종적으로 설문지는 응답자 

특성, 이메일 사용 및 관리 현황, 이메일 기록물 인식, 정책 및 제도 수요의 네 범주로 구성되었으

며, 구체적인 문항은 <표 3>과 같다.

구분 세부 조사 내용 문항유형

응답자 정보 소속, 담당업무, 성별, 연령대, 근속연수, 역할 다지선다

이메일 계정 사용 순위 순위형 다지선다

이메일 사용 실태
하루 평균 이메일 송수신량 다지선다

이메일 사용 용도 순위형 다지선다

용도별 이메일 시스템 선호 다지선다 

<표 3> 설문 문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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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집은 2025년 6월 18일부터 7월 1일까지 약 2주간 온라인 기반의 웹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설문 배포에 앞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기록관리 또는 유사업무 담당자에

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협조를 요청하였다. 각 기관별로 약 18부씩 응답이 회수될 수 있도록 

조율하여 배포를 진행한 결과, 총 306부의 응답이 수집되었다.

수집된 데이터는 IBM SPSS Statistics 29로 분석하였고 빈도․기술통계를 통해 이메일 사용․

보관 방식, 기록물 인식, 정책 수용 태도를 다각적으로 해석하여 정책 제언과 제도 개선의 근거로 

활용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 응답자 총 306명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일반 공무원의 특성은 <표 4>와 같다. 

17개 광역지자체에서 각각 18부씩 균등하게 응답이 수집되어 지역 간 편차 없이 고르게 조사되

었다.

담당업무 분야는 일반공공행정이 39.9%(122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산업․중소기업과 

사회복지가 각각 12.1%(37명)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은 10.1%(31명), 농림․해양․수

구분 세부 조사 내용 문항유형

이메일 보관 및 

정리 방식

이메일 정리 시점 다지선다

이메일 보관 목적 순위형 다지선다

이메일 정리․보관 방식 복수응답

첨부파일 저장 방식 복수응답

이메일 백업 주기 다지선다

이메일 삭제 이유 복수응답

이메일 삭제 기준 복수응답

이메일 중요도 및 

인식

이메일의 공공기록물 해당 여부 인식 다지선다

이메일 기록물 관리 필요성 인식 5점 리커트

이메일 관리 필요 없음 이유 복수응답

이메일 기록관리 교육 필요성 5점 리커트

교육 불필요 이유 복수응답

책임 주체 이메일 기록관리 책임 주체 다지선다

제도 도입 및 

실행 수요

제도 도입 필요성 5점 리커트

제도 도입 불필요 이유 복수응답

제도 도입 시 우려사항 복수응답

제도 도입 시 기대 효과 복수응답

기록물로 보존․관리를 위한 필요 요소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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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6.5%(20명), 보건은 3.6%(11명), 교육은 3.9%(12명)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국방, 과학

기술, 공공질서 및 안전, 수송 및 교통, 통일․외교, 통신, 환경보호, 지역개발 등 다양한 부서가 

포함되었다.

성별 분포는 여성 67.3%(206명), 남성 32.7%(100명)였다. 연령대는 30대가 50.3%(154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20대 24.5%(75명), 40대 20.6%(63명), 50대 이상 4.6%(14명)의 순

으로 나타났다.

근속연수는 5년 미만이 37.3%(114명)로 가장 많았으며, 5년 이상 10년 미만이 32.0%(98명),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18.0%(55명), 15년 이상 20년 미만이 8.5%(26명), 20년 이상은 4.2% 

(13명)로 조사되었다. 직무상 역할에 있어서는 실무 담당자가 93.1%(285명)로 대부분을 차지

하였고 과장 또는 팀장은 6.9%(21명)였다. 부서 책임자(국장, 실장 등)는 응답이 수집되지 않

았다. 이를 통해 본 조사는 주로 10년 미만의 근무 경력을 가진 실무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을 알 수 있다.

구분 N % 구분 N %

소속

강원 18 5.9

담당

업무

산업․중소기업 37 12.1

경기 18 5.9 일반공공행정 122 39.9

경남 18 5.9 농림․해양․수산 20 6.5

경북 18 5.9 교육 12 3.9

광주 18 5.9 사회복지 37 12.1

대구 18 5.9 국방 3 1.0

대전 18 5.9 과학기술 8 2.6

부산 18 5.9 문화․체육․관광 31 10.1

서울 18 5.9 공공질서 및 안전 4 1.3

세종 18 5.9 통신 3 1.0

울산 18 5.9 수송 및 교통 4 1.3

인천 18 5.9 통일․외교 1 0.3

전남 18 5.9 보건 11 3.6

전북 18 5.9 환경보호 8 2.6

제주 18 5.9 지역개발 5 1.6

충남 18 5.9

근속

연수

5년 미만 114 37.3

충북 18 5.9 5년 이상~10년 미만 98 32.0

성별
남성 100 32.7 10년 이상~15년 미만 55 18.0

여성 206 67.3 15년 이상~20년 미만 26 8.5

연령

20대 75 24.5 20년 이상 13 4.2

30대 154 50.3
직무상

역할

실무 담당자 285 93.1

40대 63 20.6 과장 또는 팀장 21 6.9

50대 이상 14 4.6 부서 책임자 - -

<표 4>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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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메일 사용 실태

가. 주요 사용 계정(시스템)

공무원들의 주로 사용하는 업무 이메일 계정을 알아보기 위해 온메일, 공직자 웹메일, 기타 

개인 계정 중에서 업무상 자주 사용하는 계정을 1순위와 2순위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1순위에는 

3점, 2순위에는 2점을 부여하여 가중합 점수를 산출하였다. 기타 개인 계정에 대한 응답은 명시적

으로 선택한 경우에만 유효 응답으로 간주하여 점수에 반영하였다. 분석 결과, 온메일이 총 774점

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고 공직자 웹메일은 738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타 개인 계정은 

18점으로, 사실상 사용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고).

구분
1순위 2순위

가중치 합
N % N %

온메일 174 56.9 126 41.2 774

웹메일 130 42.5 174 56.9 738

기타 개인계정 2 0.7 6 2 18

<표 5> 주요 사용 계정 (순위선택)

나. 하루 평균 송수신 이메일 수

하루 평균 송․수신하는 이메일 개수를 조사한 결과, 5개 이상~10개 미만이 35.0%로 가장 

많았고 다음 5개 미만이 31.0%였다. 이어 10개 이상 15개 미만이 22.5%, 15개 이상~20개 미만이 

9.8%, 20개 이상 메일을 주고받는 경우도 1.6%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66.0%가 하루 10개 

미만의 이메일을 송․수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6> 참고).

구분 N %

5개 미만 95 31.0

5개 이상 ~ 10개 미만 107 35.0

10개 이상 ~ 15개 미만 69 22.5

15개 이상 ~ 20개 미만 30 9.8

20개 이상 5 1.6

<표 6> 하루 평균 송수신 이메일 수 

다. 이메일 사용 용도

업무 이메일 사용 용도를 비중이 큰 순서대로 3순위까지 선택하도록 하여 1순위에는 3점, 2순

위에는 2점, 3순위에는 1점을 부여해 가중치 합을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부서/기관 내부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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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보고가 가중치 합 452점으로 가장 높았고, 1순위 응답 비율은 34.0%였다. 그 다음으로 일정 

안내, 회람, 공지 등 내부 정보 공유가 429점(1순위 22.5%), 외부 기관과의 업무 협조 또는 회신이 

358점(1순위 24.2%)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장문 메시지나 대용량 파일 전달(327점), 향후 참조

나 증빙을 염두한 메시지 발신(196점), 개인적 용무 또는 비공식 메시지 발신(67점), 기타(7점) 

순이었다. 기타 응답은 내용상 모두 외부 기관과의 업무 협조 또는 회신 범주에 해당하였다(<표 

7> 참고).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가중치 합
N % N % N %

부서/기관 내부 협조 및 보고 104 34.0 50 16.3 40 13.1 452

일정 안내, 회람, 공지 등 내부 정보 공유 69 22.5 90 29.4 42 13.7 429

외부 기관과의 업무 협조 또는 회신 74 24.2 35 11.4 66 21.6 358

장문 메시지나 대용량 파일 전달 33 10.8 75 24.5 78 25.5 327

향후 참조나 증빙을 염두한 메시지 발신 18 5.9 45 14.7 52 17.0 196

개인적 용무 또는 비공식 메시지 발신 6 2.0 11 3.6 27 8.8 67

기타 2 0.7 0 0 1 0.3 7

<표 7> 이메일 사용 용도 (순위선택)

라. 용도별 이메일 계정(시스템) 사용 선호도

온메일과 공직자 웹메일 두 시스템이 모두 사용 가능한 상황에서 각 용도별 주 사용 시스템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부서/기관 내부 협조 및 보고의 경우 온메일이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나 공직자 웹메일(27.5%)과 두 시스템 병행(27.1%)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일정 안내, 회람, 

공지 등에서도 온메일이 35.0%로 가장 많았으나, 웹메일(31.4%)과 두 시스템 병행(29.1%)이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장문 메시지나 대용량 파일 전달에서는 공직자 웹메일이 42.5%로 

가장 높았고, 두 시스템 병행이 33.3%, 온메일이 21.2%였다. 향후 참조나 증빙을 염두한 메시지 

발신의 경우에는 두 시스템 병행이 35.6%로 가장 많았고, 공직자 웹메일(34.6%)과 온메일

(25.8%)이 뒤를 이었다.

 전반적으로 내부 업무 중심의 용도에서는 온메일 사용이, 대용량 파일 전송이나 외부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직자 웹메일 사용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각 항목에서 ‘둘 다 비슷’ 

응답이 27~36%를 차지하여 절대적인 선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즉, 용도별 선호 시스템의 경향

이 보이기는 하나 실제 업무에서는 상황에 따라 두 시스템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한다

(<표 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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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온메일

공직자 

웹메일
둘 다 비슷

기타

(개인계정)

N % N % N % N %

부서/기관 내부 협조 및 보고 127 41.5 84 27.5 83 27.1 12 3.9

일정 안내, 회람, 공지 등 내부 정보 공유 107 35.0 96 31.4 89 29.1 14 4.6

장문 메시지나 대용량 파일 전달 65 21.2 130 42.5 102 33.3 9 2.9

향후 참조나 증빙을 염두한 메시지 발신 79 25.8 106 34.6 109 35.6 12 3.9

<표 8> 용도별 이메일 계정(시스템) 사용 선호도

3. 이메일 보관 및 정리 방식

가. 이메일 정리 시점

공무원들의 이메일 정리 시점을 조사한 결과, 필요할 때 비정기적으로 정리한다는 응답이 26.1%

로 가장 많았고 수시로 정리한다가 24.8%로 뒤를 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리한다는 응답은 20.3%, 

한 달에 한 번 정리한다는 응답은 15.4%였다. 정리하지 않는 경우는 12.4%, 기타는 1.0%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 3건 중 2건은 내용상 필요할 때 비정기적으로 정리한다는 항목에 해당하였고, 1건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리되도록 설정한다는 내용이었다.

 이같이 수시로 정리와 비정기 정리 응답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공무원들의 

이메일 관리는 정형화된 주기보다는 업무 긴급성, 처리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표 9> 참고).

구분 N %

수시로 정리 76 24.8

일주일에 한 번 정도 62 20.3

한 달에 한 번 정도 47 15.4

필요할 때 비정기적으로 80 26.1

정리하지 않음 (거의 모두 보관) 38 12.4

기타 3 1.0

<표 9> 이메일 정리 시점

나. 이메일 보관 목적

이메일 보관 목적을 3순위까지 선택하도록 하여 1순위에는 3점, 2순위에는 2점, 3순위에는 1점

을 부여해 가중치 합을 산출한 결과, 업무 내용 참조가 629점으로 가장 높았다. 1순위 응답 비율도 

45.4%로 가장 높았으며, 2순위 22.2%, 3순위 24.8%였다. 다음으로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증빙이 

611점으로 뒤를 이었으며, 1순위 36.9%, 2순위 34.0%, 3순위 20.9%였다. 상급자나 타인에게 보고 

또는 전달은 386점(1순위 13.4%), 개인 참고용은 207점(1순위 3.9%)이었다. 기타 응답은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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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로, ‘보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무원들이 이메일을 주로 향후 업무 진행이나 유사 업무 처리 시 참고자료로 활용

하거나 업무 수행의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보관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준다. 반면, 보고․

전달이나 개인 참고 목적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는데 이는 공공기관 이메일 시스템이 외부에서 

접근․열람이 불가능해 개인적 활용 가치가 낮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표 10> 참고).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가중치 합
N % N % N %

업무 내용 참조 139 45.4 68 22.2 76 24.8 629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증빙 113 36.9 104 34.0 64 20.9 611

상급자나 타인에게 보고 또는 전달 41 13.4 84 27.5 95 31.0 386

개인 참고용 12 3.9 50 16.3 71 23.2 207

기타 1 0.3 0 0 0 0 3

<표 10> 이메일 보관 목적 (순위선택)

다. 이메일 정리 및 보관 방법

이메일 정리․보관 방법을 복수로 선택하도록 조사한 결과, 중요 메일을 북마크 등으로 표시한

다는 응답이 51.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필요 없는 메일을 즉시 삭제한다는 응답이 35.6%, 

폴더를 만들어 정리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31.4%가 선택하였다. 출력하여 보관한다는 응답은 

11.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기타 응답(3.6%)은 정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영구

메일로 저장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이처럼 많은 공무원들이 이메일을 보관함에서 직접 관리하기보다는 시스템 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불필요한 메일을 신속히 삭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폴더를 활용한 체계적 분류는 일부에서만 이루어졌으며 출력 보관은 비중이 낮아 전자적 관리 방식

이 우세함을 시사한다. 또한 정리하지 않는 경우가 일부 존재하는 것은 장기 보관이 가능한 메일함 

환경이나 영구메일 보관 설정 등 시스템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표 11> 참고).

구분 N %

중요 메일은 북마크 등으로 표시 157 51.3

필요없는 메일은 즉시 삭제 109 35.6

폴더를 만들어 정리 96 31.4

출력하여 보관 36 11.8

기타 11 3.6

<표 11> 이메일 정리 및 보관 방법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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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첨부파일 저장 방식

이메일 첨부파일 저장 방식을 복수로 선택하도록 조사한 결과, 필요한 파일만 저장한다는 응답

이 54.9%로 가장 많았다. 중요한 경우만 저장한다는 응답이 44.1%로 뒤를 이었고, 모든 파일을 

저장한다는 응답은 17.0%, 다운로드 기한이 있는 대용량 파일만 저장한다는 응답은 16.7%였다. 

저장하지 않는다는 경우는 0.7%에 불과했고, 기타 응답은 없었다(<표 12> 참고).

구분 N %

필요한 파일만 저장 168 54.9

중요한 경우만 저장 135 44.1

모든 파일 저장 52 17.0

다운로드 기한이 있는 대용량파일만 저장 51 16.7

저장하지 않음 2 0.7

기타 0 0

<표 12> 첨부파일 저장 방식 (복수응답)

마. 이메일 백업 주기

공무원들의 이메일 백업 주기를 조사한 결과, 백업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3.3%로 가장 많았다. 

분기 1회 이상 백업한다는 응답은 18.3%, 월 1회 이상은 16.3%, 주 1회 이상은 13.4%, 연 1회 

이상은 12.4%였다. 수시로 백업한다는 응답은 5.9%로 나타났으며, 기타 응답(0.3%)은 필요할 

때만 백업한다는 내용이었다.

 이같이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이 이메일을 전혀 백업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관 내 이메일 보관 

환경이나 시스템 자체의 보존 기능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표 13> 참고). 

구분 N %

백업하지 않음 102 33.3

분기 1회 이상 56 18.3

월 1회 이상 50 16.3

주 1회 이상 41 13.4

연 1회 이상 38 12.4

수시로 백업함 18 5.9

기타 1 0.3

<표 13> 이메일 백업 주기

바. 이메일 삭제 이유

이메일 삭제 사유를 복수로 선택하도록 조사한 결과, 용량 부족이 51.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다른 메일 확인이 불편해서가 34.0%, 더 이상 필요 없어서가 30.7%, 업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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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이 낮아서가 20.9%였다. 기타 응답(0.7%)은 ‘삭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표 14> 참고).

 이와 같이 공무원들은 이메일 삭제를 주로 시스템 용량 한계나 메일함 관리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더 이상 필요 없어서’나 ‘업무와 관련성이 낮아서’와 같은 

내용보다 ‘용량 부족’과 ‘편의성 문제’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삭제 행위가 업무 맥락보다 

기술적․물리적 제약 요인에 의해 더 많이 유발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구분 N %

용량 부족 156 51.0

다른 메일 확인이 불편해서 104 34.0

더 이상 필요 없어서 94 30.7

업무와 관련성이 낮아서 64 20.9

기타 2 0.7

<표 14> 이메일 삭제 이유 (복수응답)

사. 이메일 삭제 기준

이어서 이메일 삭제 시 삭제 기준을 복수문항으로 물은 결과, 업무 종료된 메일을 삭제한다는 

응답이 45.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오래된 메일이 42.8%, 업무와 무관한 메일이 34.3%였다. 

읽은 메일은 20.6%, 용량이 큰 메일은 12.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기타 응답(1.0%)은 ‘삭제하

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표 15> 참고). 전체적으로 업무 종료나 일정 기간 경과와 같이 메일의 

활용 가치가 낮아지는 시점을 삭제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높았으며, 업무와 무관한 메일이나 읽은 

메일 삭제는 그보다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구분 N %

업무 종료된 메일 138 45.1

오래된 메일 131 42.8

업무와 무관한 메일 105 34.3

읽은 메일 63 20.6

용량이 큰 메일 38 12.4

기타 3 1.0

<표 15> 이메일 삭제 기준 (복수응답)

4. 이메일 기록관리에 대한 필요성 및 인식

가. 업무 이메일의 공공기록물 인식 여부

업무상 송․수신한 이메일이 기관이 보존해야 할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공공기록물이다’가 43.1%로 가장 많았다. ‘공공기록물이 아니다’는 37.6%, ‘잘 모르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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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였다(<표 16> 참고).

 응답의 분포를 보면 이메일을 공공기록물로 인식하는 비율이 다소 높지만, 부정적 응답과 인식이 

불확실한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인식 편차가 크다. 이는 이메일을 기록물로 분류하는 기준이

나 법적 근거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향후 제도 개선이나 

교육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영역으로 볼 수 있다.

구분 N %

공공기록물이다 132 43.1

공공기록물이 아니다 115 37.6

잘 모르겠다 59 19.3

<표 16> 이메일의 공공기록물 인식 여부 

나. 이메일 기록관리 및 관련 교육의 필요성

공무원들의 이메일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이메일 기록관리 및 관련 교육의 필요 

정도를 물었다. 먼저 이메일 기록관리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29.4%)와 ‘매우 필요

하다’(11.8%)를 합쳐 41.2%가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보통이다’가 22.9%였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24.8%,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11.1%로 부정 응답이 35.9%에 달했다. 평균은 3.1점(5점 

척도), 표준편차는 1.208로 나타나 응답이 비교적 넓게 분포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일부는 강하게 

필요성을 인식하는 반면, 일부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등 인식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이메일 기록관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31.4%)와 ‘매우 필요하다’(15.0%)

가 46.4%로 긍정 응답 비율이 더 높았으며, ‘보통이다’가 31.7%였다. 부정 응답은 ‘필요하지 않다’ 

16.0%, ‘전혀 필요하지 않다’ 5.9%로 21.9%였다. 평균은 3.3점, 표준편차는 1.096으로 마찬가지로 

의견이 다소 분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표 17> 참고).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M Std

N % N % N % N % N %

기록관리의 필요성 34 11.1 76 24.8 70 22.9 90 29.4 36 11.8 3.1 1.208

교육의 필요성 18 5.9 49 16.0 97 31.7 96 31.4 46 15.0 3.3 1.096

<표 17> 이메일 기록관리 및 관련 교육의 필요성

이메일 기록관리가 필요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중요한 업무

는 대부분 공문으로 처리된다’가 78.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이메일은 단순 연락․전달 수단

에 불과하다’(54.5%), ‘관리 개입이 불편하다’(41.8%), ‘개념이 낯설다’(26.4%), ‘기록관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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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판단이 어렵다’(20.9%) 순이었다. 기타 응답(1.8%)도 있었다(<표 18> 참고). 

구분 N %

중요한 업무는 대부분 공문으로 처리됨 86 78.2

이메일은 단순 연락/전달 수단에 불과함 60 54.5

이메일은 자율적 공간으로 관리 개입이 불편하게 느껴짐 46 41.8

이메일을 기록물로 본다는 개념이 낯설고 현실에 맞지 않음 29 26.4

기록관리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23 20.9

기타 2 1.8

<표 18> 이메일 기록관리 불필요 이유 (복수응답)

관련 교육이 필요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이메일은 직관적

으로 사용․정리할 수 있어 굳이 배울 필요가 없다’가 70.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기록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개념에 공감되지 않는다’(61.2%), ‘교육이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40.3%), ‘기록관리 업무는 기록담당자의 몫이다’(13.4%), ‘이미 유사 교육을 받은 적 있다’(9.0%) 

순이었다. 기타 응답은 3.0%였다(<표 19> 참고).

구분 N %

이메일은 직관적으로 사용․정리할 수 있어 굳이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47 70.1

이메일이 기록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개념 자체가 공감되지 않아서 41 61.2

교육을 받아도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27 40.3

기록관리 업무는 기록담당자의 몫이지 일반 직원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해서 9 13.4

이미 유사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서 6 9.0

기타 2 3.0

<표 19> 이메일 기록관리 관련 교육 불필요 이유 (복수응답)

5. 책임 주체 및 접근 권한

이메일 기록관리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이메일 사용자 개인’이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기록관리 담당자’(14.4%)와 ‘전산 부서’(14.4%)가 동일한 비율을 보였

으며, ‘공동 책임 구조’(10.1%), ‘잘 모르겠다’(9.2%), ‘부서 책임자’(7.2%) 순으로 나타났다. 이

는 상당수의 응답자가 이메일 관리 책임을 개별 사용자에게 두고 있다고 인식함을 보여주지만, 

조직 차원의 전담 부서나 공동 관리 체계를 선호하는 의견도 적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표 

2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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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

이메일 사용자 개인 137 44.8

기록관리 담당자 44 14.4

전산 부서 44 14.4

공동 책임 구조 31 10.1

잘 모르겠다 28 9.2

부서 책임자 22 7.2

<표 20> 책임 주체 및 접근 권한

6. 제도 도입 및 실행 수요

가. 이메일 기록관리 제도 도입 필요성

공무원들의 이메일 기록관리 제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제도 도입의 필요 정도를 

물었다. 그 결과, ‘필요하다’(23.5%)와 ‘매우 필요하다’(10.8%)를 합쳐 34.3%가 긍정적으로 평가

한 반면, ‘필요하지 않다’(22.2%)와 ‘전혀 필요하지 않다’(10.8%)를 합한 부정 응답은 33.0%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나머지 32.7%는 ‘보통이다’로 중립적 태도의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지배적인 합의나 우세한 긍정 여론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임을 

의미한다. 특히 ‘보통’ 응답자들은 부정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도 

않은 것이므로 향후 제도 도입 논의 시 이들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설득 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표 21> 참고).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M Std

N % N % N % N % N %

제도 도입 필요성 33 10.8 68 22.2 100 32.7 72 23.5 33 10.8 3.0 1.151

<표 21> 이메일 기록관리 제도 도입 필요성

부정 응답자들이 제도 도입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주요 이유로는 ‘이메일이 자유로운 소통 수단

이라 간섭받는 느낌이 들어서’(81.2%)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기록관리 기준이 애매하고 헷갈릴 

것 같아서’(64.4%), ‘개인정보나 민감정보가 노출될까 걱정되어서’(32.7%) 등이 뒤를 이었다. 기

타 의견으로는 “중요 사안은 이미 공문으로 처리되므로 이메일 기록관리는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다(<표 22> 참고). 이는 업무 환경에서 이메일을 단순 기록물이 아닌 비공식․자유로운 의사

소통 도구로 인식하는 경향과 기록관리 기준 및 절차에 대한 명확성 부족, 정보보안 우려가 제도 

수용성을 저해하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제도 설계 시 명확한 관리 기준 마련과 보안 대책 

강화가 병행되어야 하며, 제도의 취지를 공감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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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

이메일이 자유로운 소통 수단이라 간섭받는 느낌이 들어서 82 81.2

기록관리 기준이 애매하고 헷갈릴 것 같아서 65 64.4

개인정보나 민감정보가 노출될까 걱정되어서 33 32.7

그냥 복잡하고 귀찮을 것 같아서 23 22.8

내가 실수하거나 책임소재가 생길까 부담되어서 18 17.8

기타 2 2.0

<표 22> 이메일 기록관리 제도 도입 불필요 이유 (복수응답)

나. 이메일 기록관리 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사항 및 기대 효과

제도 도입과 관련해 응답자들이 우려하는 점으로는 ‘업무 부담 증가’(43.8%)가 가장 많이 지적

되었으며, 이어 ‘사생활 침해 우려’(36.9%), ‘관리 기준 부재로 인한 오남용’(33.3%), ‘실무자 책임 

증가’(29.4%) 등이 나타났다(<표 23> 참고). 이러한 응답은 제도 시행이 단순히 시스템 도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업무 과정에서 추가적인 행정 부담과 책임 전가, 그리고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관리 기준 부재로 인한 오남용’이 상위 응답으

로 나타난 것은 제도 설계 단계에서 기준과 절차의 명확화가 핵심 과제임을 시사한다.

기타 의견으로는 “개인이 편의성을 위해 사용하는데 기록관리가 되는 순간 이메일의 사용 이유가 

사라진다”와 “비공식 메신저 및 메일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응답이 있었다. 이는 

제도 도입 시 이메일 활용이 위축되거나 비공식 경로로 업무가 이전되는 부작용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구분 N %

업무 부담 증가 134 43.8

사생활 침해 우려 113 36.9

관리 기준 부재로 인한 오남용 102 33.3

실무자 책임 증가 90 29.4

시스템 복잡성 66 21.6

기록관리의 불완전성 58 19.0

민감 정보 유출 위험 51 16.7

책임 회피 13 4.2

기타 2 0.7

<표 23> 이메일 기록관리 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사항 (복수응답)

반면, 제도 도입으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로는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의 체계적 관리’(35.0%)

가 가장 많이 지적되었으며, ‘인수인계 용이 및 업무 연속성 확보’(32.4%), ‘자료 검색 및 조회의 

효율성 향상’(28.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책임 소재의 명확화’(23.9%), ‘과거 이메일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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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활용 용이’(22.2%), ‘정보 유출 및 위조 위험 감소’(20.9%)도 다수의 응답을 얻어, 업무 

효율성과 행정 투명성 향상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알 수 있다(<표 24> 참고). 이는 이메일 기록관리 

제도가 단순한 보관 기능을 넘어 조직 운영의 연속성과 책임성 확보, 정보 활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한편, 기타 의견 11건은 모두 제도 도입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기대효과가 

없을 것 같다”, “필요성을 모르겠다”, “사실상 불편함이 더 클 것 같다”와 같은 응답은 비록 비중

은 낮지만, 제도 도입의 긍정적 효과를 실감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불편함 증가를 우려하는 입장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제도 설계 단계에서 실무자들의 체감 효익을 높일 수 있는 기능과 

절차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 아울러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안내하고 교육하여 부정적 인식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구분 N %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의 체계적 관리 107 35.0

인수인계 용이 및 업무 연속성 확보 99 32.4

자료 검색 및 조회의 효율성 향상 87 28.4

책임 소재의 명확화 73 23.9

과거 이메일의 근거자료 활용 용이 68 22.2

정보 유출 및 위조 위험 감소 64 20.9

정책결정 및 행정처리의 투명성 제고 40 13.1

기타 11 3.6

<표 24> 이메일 기록관리 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사항 (복수응답)

다. 이메일 기록관리 강화를 위한 필요 요소

응답자들은 이메일을 효과적으로 기록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업무 가치 기준 분류’(38.9%)

와 ‘절차에 따른 관리 체계’(38.9%)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이어 ‘관련 기능 고도화’(35.9%), 

‘시스템 간 연계 모듈 구축’(35.0%), ‘기록관리 가이드라인 제공’(29.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무자 대상 교육 제공’(16.7%)과 ‘외부 컨설팅 또는 제도 진단’(3.3%)의 응답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표 25> 참고).

이 결과는 제도 도입 시 기술적․절차적 기반 마련이 최우선 과제임을 시사한다. 특히, 업무 가치

에 따른 분류 기준과 절차적 관리 체계는 이메일을 체계적으로 보존․폐기하기 위한 핵심 전제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시스템 간 연계나 기능 고도화에 대한 높은 수요는, 

이메일 관리가 다른 행정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음을 반영한다.

기타 의견으로는 메일함 용량 확대 요구가 있었는데, 이는 이메일을 장기간 보존․활용하려는 

실무자의 요구가 저장공간 한계에 의해 제약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기술적 개선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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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저장 인프라 확보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구분 N %

업무 가치 기준 분류 119 38.9

절차에 따른 관리 체계 119 38.9

관련 기능 고도화 110 35.9

시스템 간 연계 모듈 구축 107 35.0

기록관리 가이드라인 제공 90 29.4

실무자 대상 교육 제공 51 16.7

외부 컨설팅 또는 제도 진단 10 3.3

기타 8 2.6

<표 25> 이메일 기록관리 강화를 위한 필요 요소 (복수응답)

7. 이메일 기록관리 관련 자유 의견

수집된 자유서술형 응답은 총 57건으로 이메일 기록관리에 대해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다. 기존 온나라 시스템과 비전자 기록관리로 충분하다는 인식, 비공식․검토 단계 성격으

로 인해 관리 대상 포함 시 소통 위축과 업무 부담 증가 우려가 제기되었다. 다만, 전면 부정보다 

핵심 이메일 선별 관리, 업무․개인 메일 구분, 법적 근거 마련, 점진적 도입 등 조건부 도입 의견

도 있었다. 시스템 개선 요구로는 온메일 용량 확대, 자동 분류․저장, 타 시스템 연계가 있었고, 

일부는 교육 강화와 성과 지표 반영을 제안했다. 또한 사설 메일․메신저 사용 증가, 검토 절차 

약화, 불완전한 시스템 도입 시 역효과 가능성도 지적되어, 제도 설계 시 기술 완성도, 법제 기반, 

부담 완화, 조직 문화 적합성을 종합 고려해야 함이 확인되었다(<표 26> 참고).

구분 주요 내용 N %

필요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
이메일 기록관리는 불필요, 기존 온나라․비전자 기록관리로 

충분, 자유로운 소통 위축, 업무 부담 가중 우려
17 29.8

제도 설계․운영 조건 제안
정책결정․대외협의 등 중요 이메일 선별 관리, 업무용․개인

용 메일 구분, 법률적 근거 마련, 점진적 도입 필요
12 21.1

시스템․기능 개선 요구
온메일 용량 확대, 중요 메일 자동 분류․저장 기능, 다른 시스템

과의 연계
10 17.5

우려 및 부작용 가능성
사설 메일․메신저 사용 증가, 검토․숙고 절차 약화, 불완전한 

시스템 도입 시 역효과
10 17.5

교육 필요성 강조 실무자 대상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제공 5 8.8

업무성과 반영 요청 외부기관과의 이메일 송부 사례 성과 지표 반영 3 5.3

<표 26> 자유의견 (서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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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메일 기록관리 실태와 

정책 수요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지방정부 차원의 이메일 기록관리 제도 설계와 가이드라인 마련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조사 문항은 이메일 사용 및 보관 현황, 기록물로서의 인식, 

관리 책임과 접근 권한, 제도 도입 필요성, 개선 요구사항 등을 포괄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시사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메일의 기록물 인식 제고와 교육 체계화가 필요하다. 업무상 송․수신한 이메일이 공공

기록물에 해당한다고 인식한 응답은 43.1%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으나, 사실상 ‘아니

다’(37.6%)와 ‘잘 모르겠다’(19.3%)를 합친 부정․불확실 응답이 절반 이상(56.9%)을 차지하였

다. 이메일 기록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도 긍정 응답(41.2%)과 부정 응답(35.9%)이 비슷하게 나타

나 인식 격차가 컸다. 부정 응답자의 78.2%는 ‘중요한 업무는 대부분 공문으로 처리된다’고 하였으

며, 54.5%는 ‘이메일은 단순 연락․전달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육 필요성 인식은 46.4%

로 이메일 기록관리 필요성보다는 약간 높았으나 큰 차이는 없었고, 교육이 필요 없다고 응답한 

집단의 70.1%는 ‘굳이 배울 필요가 없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 정착을 위해 이메일의 

기록물적 가치와 법적 근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홍보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교육은 법적 

의무, 행정 투명성,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의 필요성을 실무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부서 특성에 맞춘 

맞춤형 콘텐츠, 토론․실습 중심의 참여형 교육, 온라인․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혼합형 교육 등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관리 절차 표준화와 기술적 지원 강화가 요구된다. 응답자의 33.3%는 이메일을 전혀 백업

하지 않았고 정리 주기는 ‘필요할 때 비정기적으로’(26.1%)와 ‘수시로’(24.8%)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체계적인 관리 절차가 부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삭제 사유에서는 ‘용량 부족’(51.0%)

과 ‘다른 메일 확인 불편’(34.0%)이 ‘더 이상 필요 없음’(30.7%)보다 높은 비율을 보여 삭제 행위

가 업무적 판단보다는 물리적․기술적 제약에 의해 유발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효과적인 

기록관리를 위한 필요 요소로 ‘업무 가치 기준 분류’(38.9%)와 ‘절차에 따른 관리 체계’(38.9%)가 

가장 많이 선택되었으며, ‘관련 기능 고도화’(35.9%), ‘시스템 간 연계 모듈 구축’(35.0%) 수요도 

높았다. 이에 따라 표준화된 분류․보존 절차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메일함 용량 확대, 중요 

메일 자동 분류․저장 기능, 타 시스템과의 연계 모듈 구축 등 실무자가 체감할 수 있는 기술적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

셋째, 단계적 도입과 수용성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 이메일 기록관리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긍정 응답은 34.3%에 불과했으며, 부정 응답(33.0%)과 ‘보통’ 응답(32.7%)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지배적인 합의가 형성되지 않았다. 부정 응답자의 81.2%는 ‘이메일이 자유로운 소통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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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간섭받는 느낌이 든다’고 답했고, 64.4%는 ‘관리 기준이 애매하다’고 응답하였다. 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사항으로는 ‘업무 부담 증가’(43.8%), ‘사생활 침해’(36.9%), ‘관리 기준 부재로 인한 오남

용’(33.3%)이 상위에 올랐다. 반면 기대효과로는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의 체계적 관리’(35.0%), 

‘인수인계 용이 및 업무 연속성 확보’(32.4%), ‘자료 검색 및 조회 효율성 향상’(28.4%)이 제시되

었다. 이러한 상반된 인식은 초기에는 정책결정, 대외 협의, 사업 승인 등 중요성이 높은 이메일을 

우선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대책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최소화하는 간소화 방안을 마련함

으로써 부정적 태도를 완화하고 제도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이메일 기록관리는 제도적 기반과 실무 환경 모두에서 개선 

여지가 크다. 제도 도입과 운영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① 명확한 관리 기준과 법제 기반 

마련, ② 실무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는 시스템 설계, ③ 교육․홍보를 통한 인식 제고, ④ 기술적 

지원과 인프라 확충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메일 기록관리는 단순한 보관 

수단을 넘어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도구로 자리잡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공공

기록물 관리체계 전반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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